
<보도내용>

□ 2026.7.19. 파이낸셜뉴스는 ｢미래대응기금-세수결손 추경, 걸림돌은 헌법｣ 
기사에서,

 ㅇ “세수변동 안정장치로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고, 세수결손은 
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”하고 있으며,

 ㅇ “기금과 추경으로 자동대응하려면 의무화가 필요한데, 이 경우 위헌 소지가 
있는 것으로 확인됐다”고 보도했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□ 미래대응기금 신설시 추가세수가 기금에 적립되며, 미래대응기금의 기금
변경 한도를 초과하는 규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56조에 따라 
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    * 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

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 ㅇ 따라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
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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